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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목차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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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준원, K-IFRS 유형자산기준서 개정…올해 말 재무제표

부터 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주석 공시 의무화

9월 23일 금융위원회가토지의‘공시지가’를 주석에공시하도록하는내용을담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최종확정됐다고발표함. 같은 날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는개정사실을

공표하고기준서개정문단을함께공개함. 

개정기준서에따라기업은원가모형을적용하는토지에대해「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따른공시지가를

장부금액과함께주석에 공시하고, 해당금액이K-IFRS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에 따라측정한것이아니라는

사실도기재해야함. 

이번 개정으로투자자가기업의자산가치변동을판단하는데 도움이되고 이미 토지의공시지가를주석에공시

중인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과의비교가능성도높아질것으로기대됨. 

개정기준서는2026년 12월 31일부터시행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종료하는연차재무제표부터적용됨.

현행 개정

▪ 원가모형을적용하는유형자산의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간 중요한차이가있는경우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권장하고있음

 실제로이를공시하는기업이많지않아

투자자가기업이보유하고있는자산의실질적

가치변동을판단하기어려움

▪ 원가모형을적용하는토지는공시지가를주석에

공시해야함

회계감사제도 및 기업회계기준1

In Focus

https://www.fsc.go.kr/no010101/87781?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https://www.kasb.or.kr/front/board/comm010View.do?siteCd=002000000000000&seq=2192&tab=&searchfield=ALL&searchword=&categoryList=&s_date_start=&s_date_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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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목차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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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가 자금세탁방지전략 발표…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

비금융사업자에도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의무 도입 검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변화하는 위험 환경에 대응하고 2028년 3월에 예정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제5차 상호평가에대비하기위해, 9월 16일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확산금융1방지(CPF) 전략및 정책운영방향’을발표함. 

이번 전략은 관계부처와의협업을 통해 국가 AML·CFT·CPF 제도를 선진화하여자금세탁및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국가로도약하는것을목표로함. 이를위해다음의5대 전략하에12개 이행과제를마련함.

그중 전략 ① ‘FATF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에는 4차 평가에서 취약한 것으로 지적받은▲특정비금융사업자

(DNFBPs)3에 대한자금세탁방지등 의무부과▲법인및 신탁의실소유자투명성제고등이포함되며, 이번12개

이행과제중 최우선추진과제로선정됨. 

현재금융회사등은특정금융정보법에따라법인·신탁의실제소유자정보를확인하고검증해야하는의무가이미

부과되고있음. 이번 전략에서는이러한 의무를 특정비금융사업자에도적용하는방향으로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다음 페이지에계속

배경

▪ FATF는 회원국의AML·CFT·CPF 관련권고사항이행수준을통상5~6년 주기로상호평가2하고있음. FATF

기준이행이부진하다고평가받는경우기준에따라추가검토및 개선절차를거치며, 개선이충분하지않고

위험이중대한경우심각성에따라고위험국가(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금융제재등의불이익을받을수 있음. 

- 우리나라는’20년에실시된제4차 상호평가에서일부제도정비와이행성과가미흡하다고평가됨에따라

매년추가점검을받아야하는2등급국가로분류된바 있음. 

- 이후 ’24년 10월 제4차 후속점검을통해등급이상향되어현재는1등급국가지위를유지하고있음. 

1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은 대량살상무기확산행위를지원하는금융활동을의미함
2 평가는여러회원국의전문 평가자들이다른국가를평가하는동료평가(peer review) 방식으로이루어짐

3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es and Professions: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신탁및 회사설립전문가,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카지노사업자등 포함

전략①

국내시스템의FATF 

국제기준정합성제고

전략②

의심거래정보(STR) 

분석역량강화

전략③

위험기반접근·

감독제도선진화

전략④

범죄수익환수촉진을

위한제도확대

전략⑤

테러자금조달·확산

금융범죄제재강화

자본시장2

https://www.fsc.go.kr/no010101/8772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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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각 전문 직역별 적용 대상 업무 범위와 전문성, 자금세탁 노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고객확인, 

자료보존등의의무를차등적으로부과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음. 

금융위는정부합동상호평가대응단을중심으로관계부처및 기관별세부추진과제를구체화하고, 8개 작업반을

통해분야별이행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할계획임. 

특정비금융사업자에대한AML 의무부과방안(예시)

구분 변호사·외국법자문사·회계사·세무사 부동산중개인, 귀금속·보석상

대상

거래

▪ 부동산매매, 고객의계좌·자산관리, 법인·신탁의

설립·경영관리등과관련하여용역을제공하는경우

▪ 부동산중개인: 부동산매매거래에관여하는경우

▪ 귀금속·보석상: 일정금액(예: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1를하는경우

적용

의무

▪ 법률상고객확인, 자료보존, 의심거래보고등주요

의무를부과하되, 세부사항은직역별협회(예: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준으로운영

▪ 업역특성(예: 자금세탁등불법행위연루가능성)을

고려하여고객확인, 자료보존, 의심거래보고등의

의무를차등부과

1 연결거래포함[일정기간(7일) 이상동안의거래합계가1천만원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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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금융위원회가기후금융추진성과를점검하고전환금융의안정적도입과시장안착을위한협력방안을

논의하기위해 ‘기후금융활성화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개최했다고발표함.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등 관계부처·기관및 금융권이참석한 이번회의에서논의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다음 페이지에계속

1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  ’27년정부안기준총 7373억원규모이며, ’26년예산안은6204억원임

3   환경개선에기여하는친환경적인경제활동을판별하기위한기준

4  채권발행에따른이자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방식

금융위, ‘기후금융활성화TF’ 첫 회의개최…올해7월까지기후금융 

42조원공급해연간목표74.1% 달성

▪ 추진실적: ’26~’35년 사이5개 정책금융기관1이공급을계획했던총 790조원규모의기후금융

중, ’26년 7월까지총 42조원의기후금융이공급됨

- 연간목표(56조 7000억원)의 74.1%, 7월 누계목표(33조 1000억원)의 127% 달성

▪ 향후계획

- 산업현장의수요에부합하는우수지원사례를지속발굴·확산

- 전환금융가이드라인·실무모범규준, 기후금융정보인프라및 업종별탄소감축로드맵을

유기적으로연계하여금융회사의관련상품개발과기업의녹색전환을위한자금공급지원

ESG·지속가능성3

≫ 다음 페이지에계속  

[금융위]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 실적 발표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기반 녹색·전환투자지원사업 운영 방향 발표

▪ 정부예산을활용한 ’27년 재정지원사업2 운영방향발표

- 지원대상: 한국형녹색분류체계(K-Taxonomy, 이하 ‘K 택소노미’)3와기업의전환전략에

부합하는녹색·전환투자

- 지원내용: 채권·대출의이자비용및 보증지원을통한녹색·전환투자에대한민간자금공급
유도(예: ▲대규모녹색프로젝트에대한채권이차보전4 확대▲감축효과에따른
녹색·전환대출우대금리차등지원)

▪ 향후계획: EU·싱가포르등 주요국택소노미와의상호운용성을제고하고, 기업이‘K 택소노미

적합매출액·투자액’ 등을자율적으로산정·공개할수 있게지원

In Focus

https://www.fsc.go.kr/no010101/8770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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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하단
▶목차바로가기 

목차 바로가기 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10월호

1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약자로, 2015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에 따라당사국이스스로

    결정해발표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가도입한「한국형녹색채권외부검토기관등록및 관리규정」에따라등록절차를완료하고, 녹색분류체계에대한

   적합성판단을수행하는전문기관  

3  이용자가키워드입력시매칭가능성이높은경제활동을추천

▪ 운영경과: 올해2월 전환금융가이드라인을발표한데 이어, 3월부터금융권과함께 ‘전환금융

실무TF’를 운영하여가이드라인의세부실무기준등을보강하고, 전환금융취급을위한실무

모범규준초안을마련함

▪ 향후계획

- 금융권현장등의의견수렴을거쳐올해10월 말까지전환금융취급을위한실무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이를토대로금융회사의파일럿상품출시를지원할계획

- 금융회사가기업의전환금융심사시 산업부가마련할예정인‘업종별탄소감축로드맵’을

활용할수 있도록연계방안을올해말까지검토·협의할예정 

[금감원] 전환금융 실무 TF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공유

[산업부]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 추진 현황 공유

▪ 업종별탄소감축로드맵마련계획: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1를반영한5개 탄소

다배출업종별녹색전환경로마련을위한추진계획공유

- 5개 탄소다배출업종: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전자조립

▪ 향후계획: 산업계·전문가·관계기관등의의견수렴을거쳐업종별로드맵최종안을수립·발표하고,

해당로드맵을전환금융공급기준과연계할계획

[신용정보원] 기후금융웹포털 구축사업추진 현황 공유

▪ 추진경과: 기후금융웹포털구축후, 올해5월부터시범운영을거쳐8월 정식서비스를개시함

- 추진배경: 금융회사는기후금융지원을위해K 택소노미적합성판단을해야하나, 실무상

어려움이존재함(예: ▲택소노미충족여부를신속히판단하기어렵고▲기업의환경

기술정보확보가어려워기준미달임에도적합한것으로잘못판단하여기후금융대상으로

인정할경우기업이그린워싱을할 우려가있음)

- 주요기능: 금융기관·외부검토기관2 및 공공기관을대상으로기후금융지원후보기업

발굴부터적합성판단, 사후관리까지기후금융취급전 과정을지원

▪ 향후계획

- K 택소노미추천기능3 강화등 웹포털기능고도화, 은행외에도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등을

대상으로서비스를확대할계획

- 은행권기후금융실적과K 택소노미기준충족여부에대한판단정보를한곳에모아관리하고, 

수집된정보를바탕으로웹포털내 통계정보를제공할예정

≫ 다음 페이지에계속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326&fileTy=ATTACH&fileNo=7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326&fileTy=ATTACH&fileNo=7
https://www.kcredit.or.kr:1441/notice/pressReleaseView.do?_csrf=b3f20aee-cab7-4f31-972c-f4ed7034dc69&hpBoardSn=PRESS&hpBoardIdSn=1852&menuNo=320&link=notice%2FpressReleaseView.do&searchData=searchDateCbo%3Dall%40%40searchTextEdt%3D%EC%9B%B9%ED%8F%AC%ED%84%B8
https://www.kcredit.or.kr:1441/notice/pressReleaseView.do?_csrf=05341f12-974a-4b9a-b3d9-46b57ff964d5&hpBoardSn=PRESS&hpBoardIdSn=1877&menuNo=320&link=notice%2FpressReleaseView.do&search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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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바로가기 

목차 바로가기 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10월호

금융위는향후 ‘기후금융관계기관TF’를 통해 기후금융정책 추진 상황과금융권의현장 애로사항을점검하는

한편, 후속회의에서는 ▲기후금융촉진을위한법·제도적기반강화 ▲지속가능성공시와 전환금융의 연계등 주요

과제를순차적으로논의할계획이라고밝힘.

9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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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하단
▶목차바로가기 

목차 바로가기 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10월호

기준원, 개원 27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지속가능성정보가

기업가치에미치는 영향’ 실증연구결과 소개

9월 3일 한국회계기준원이개원27주년을맞아 ‘지속가능성공시, 새로운기준의시대’를 주제로세미나를개최함. 

최중경 IFRS 재단 이사 등의 축사와기조연설에이어, 첫 번째 발표자로나선 윤석현홍콩대학교교수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재무적으로중요한 지속가능성정보가 기업가치에실질적인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실증연구

결과를소개하고 국제적비교가능성과국내산업의특수성을균형있게고려해야한다고강조함. 

이 외에도 주성호 회계기준원지속가능성기준실장은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공시기준제정 경과 및

이행 지원 계획을소개했으며, 정순섭서울대학교교수는자본시장법개정의주요 쟁점으로사업보고서를통한

법정공시근거마련등을제시함. 이후토론에서는국내지속가능성의무공시준비를위한향후과제가논의됨. 

기준원은KSSB 기준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 이해관계자소통과이행지원활동을지속하고, ISSB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와의협력을강화해국내기업및 자본시장의의견을적극전달할계획임. 

https://www.kasb.or.kr/front/board/comm020View.do;jsessionid=FD8633FC6DD3B952538269990F927607?siteCd=002000000000000&seq=523&searchfield=ALL&searchword=&s_date_start=&s_date_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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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목차바로가기 

목차 바로가기 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10월호

상장협, ‘전자주주총회운영실무매뉴얼’ 마련…내년 1월 제도 시행

앞두고 준비부터사후관리까지실무 기준 제시

2027년 1월 전자주주총회제도 시행을 앞두고, 9월 1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전자주주총회운영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발표함. 상장협은이번매뉴얼의발간목적이회사별운영기준차이로인한혼란과법률적

위험을 줄이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참여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며, 개최 요건의 예측 가능성을높이는 데

있다고설명함.

매뉴얼은회사법분야 전문가인권재열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집필함. 주요 내용은▲전자주주총회

제도의법적근거와해석▲준비단계의일반원칙▲출석·본인확인및 의결권행사운영기준▲총회당일운영및

기술요건에관한공정성강화조치▲통신장애등 비상상황대응기준▲기록의보존·비치및 열람기준등 준비

단계부터사후관리까지전 과정을포괄함.

상장협은상장회사가전자주주총회준비과정에서바로활용할수 있도록체크리스트, 운영기준, 소집통지문등

각종양식과운영관련Q&A를 별첨으로수록해실무적용성을높였다고밝힘.

다만 이번 매뉴얼은권장 기준(best practice)으로 법적 구속력을갖지 않으며, 향후 정부의세부 기준이발표될

경우해당기준이우선적용됨.

김춘상장협정책1본부장은“이번매뉴얼이회원사들의제도 시행사전준비와향후정부세부기준 마련논의에

실질적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며, “법무부·한국예탁결제원과‘시범전자주주총회’를 시연하고교육·연수및 후속

실무자료발간등을통해지속지원할계획”이라고밝힘. 매뉴얼은상장협홈페이지등을통해회원사에배포됨.

배경

▪ ’25년 7월 공포된개정상법에따라 ’27년 1월 1일부터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2조원이상대규모

상장회사는전자주주총회를의무적으로병행해야하며, 210여 개사의상장회사가내년도주주총회개최시

전자주주총회방식으로실시해야함. (본뉴스레터2025년7월호“일반주주보호를위한상법개정안국회통과…’주주충실의무’ 도입하고‘3% 룰’ 

강화” 참고)

▪ 현재상법및 시행령은전자주주총회의개최요건, 운영기준, 본인확인방법등 세부사항대부분을법무부

장관의고시에위임하고있음. 상장협은관련세부기준이마련되기에앞서상장회사가참고할실무지침이

필요하다고판단함. 

https://www.klca.or.kr/sub/comm/news_release.asp?rWork=TblRead&rNo=897&rGotoPage=1&rSch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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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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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디지털4

금융위, 주식·채권도 블록체인기반 ‘토큰증권’ 거래 허용…내년

2월부터단계적도입

내년 2월부터부동산·음원 등의 소유권을쪼개서다수의투자자가투자하는방식인 ‘조각투자’의 토큰화와함께,

주식·채권·펀드등 기존금융상품도단계적으로토큰방식의발행과거래가허용될예정임. 9월 4일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토큰증권협의체’ 3차 회의를열고이 같은내용의‘토큰증권정책 방향’을발표함. 

토큰증권정책방향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배경

▪ ’26년 2월 토큰증권을도입하기위해「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이개정되었으며, 개정법률은’27년 2월 4일부터시행될예정임. (본 뉴스레터2026년2월호“국회, ‘토큰증권’ 

도입위한개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본회의통과” 참고)

▪ 토큰증권은발행과유통등에대한정보를블록체인기술기반분산원장1에기재·관리하는증권을말함. 

- 증권의‘내용’이아닌 ‘형태’에따른구분으로, 증권을종이증서형태로발행하면실물증권, 전자계좌에

기록하면전자증권, 블록체인에기록하면토큰증권이됨.  

- 전자증권과토큰증권은전자적방식으로증권계좌부를작성하며전자증권법상관리체계를따르는점은

동일하나, 토큰증권은분산원장인증권계좌부를이용한다는차이가있음. 

전자증권 토큰증권

전자등록기관(예탁원)이 관리하는계좌부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자기계좌부(기관별)

기관별독립 시스템운영

계좌관리기관A
(증권사등)

A사 고객계좌부

계좌관리기관B
(증권사등)

B사 고객계좌부

분산원장

자기계좌부(기관별)

고객계좌부(기관별)

전자등록기관(예탁원)이 관리하는계좌부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연계장부(증감사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3

연계장부
(개인정보, 증감사유)

계좌관리기관
(증권사등)

연계장부
(개인정보, 증감사유)

노드2

노드 노드

예탁원이총량관리

≫ 다음 페이지에계속  

1  거래정보를하나의중앙시스템(예: 단일 은행이나증권사의독립적전산시스템)이아닌여러참여자가공동으로기록·관리하는디지털장부

기술. 다수참여자에의해시간순서등일정기준에따라기재되고 공동관리되므로, 기록을무단으로삭제하거나사후에변경하기어려움. 

2  분산원장에참여하는전산시스템  

3  기존에는증권사·은행·보험회사등 금융회사만계좌관리기관역할을수행할수있었으나, 토큰증권은분산원장공동기재∙관리특성등을

고려해증권발행인이직접계좌관리기관이될수 있도록허용함.

<전자증권과토큰증권의 증권계좌부관리체계차이>

https://www.fsc.go.kr/no010101/8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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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비정형증권인조각투자(기초자산및 사업에다수가나누어투자)와기존·정형증권인

주식·채권·펀드등의토큰화를함께추진 

▪ 토큰증권은분산원장에맞는신규인프라구축이필요하며, 개발부담및 안정성등을고려해

단계별인프라구축로드맵을마련

토큰증권발행 인프라 단계별 구축 계획

▪ 조각투자유형

-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신탁이가능한기초자산을대상으로기존의신탁제도활용

- 투자계약증권: 신탁이라는매개수단없이직접공동사업의손익배분

▪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모범규준을통해 혁신적상품개발지원및 투자자보호기반마련

- 기초자산집합화(pooling)를 조건부로허용2

- 불확실사건(예: 장래매출채권) 연계기초자산도일정조건충족시 허용3

- 투자자보호를위한공모절차등 원칙제시

▪ 투자계약증권: 투자자보호를위해엄격한개별심사를실시하는현행체계를유지하되, 특정

유형의증권관련쟁점에대해서는추가검토진행

조각투자모범규준수립

구분 [1단계] ’27.2월 개정법시행 [2단계] [3단계]

기존
정형
증권

▪ 펀드: 기관투자자전용사모

머니마켓펀드(MMF) 토큰화

▪ 채권: 기관투자자전용

사모사채토큰화

▪ 주식: 신탁방식을이용한

비상장주식토큰화

1단계토큰화의안정성, 

효율성및시장수요를

점검하면서

공모증권토큰화등으로

인프라확충

스테이블코인등을

결제수단으로하는

온체인(on-chain)1 결제

인프라구축

신종
비정형
증권

▪ 조각투자: 공모조각투자증권토큰화

- 상대적으로권리관계가단순하고규모가크지않아

시스템구축에용이

- 단, 투자자보호측면에서기초자산의적격성등관련

별도모범규준적용

1 블록체인에서발생하는모든거래내역을블록체인에기록하는방식으로, 메인블록체인시스템이아닌그 외부에거래내역을기록하는
방식인오프체인(off-chain)과대비됨

2 동일종류, 집합화기준·목적의명확성, 부실자산포함금지, 개별자산의구분정보제공등을충족하는경우여러기초자산을묶어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발행가능

3  안정적인기초법률관계가존재하고, 가까운장래에발생이예상되며, 신용보완등 강화된투자자보호조치가있는경우허용

≫ 다음 페이지에계속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650&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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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큰증권 정책 방향 중 하위법규 규정사항은자본시장법및 전자증권법하위법규 개정안에 담겨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입법예고가진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관련 의견을제출할수 있음. 추가 검토가

필요한사안들은토큰증권협의체를중심으로시장의견을수렴하며논의를지속해나갈예정임. 

▪ 토큰증권에대해서는발행인이금융회사가아니더라도자신이발행한증권의고객증권계좌를

개설·관리할수 있게허용

- 등록요건: 자기자본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전문인력구비등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 증권사등이토큰증권분산원장연계를신청하면, 예탁원이참여자, 합의알고리즘, 전자등록정보

보존등에대한표준요건가이드라인을기반으로심사및 기능테스트를수행

분산원장표준요건 가이드라인마련 

▪ 자본시장법상투자중개·매매인가(예: 증권업, 장외거래소) 획득시, 인가받은업무범위내에서

추가인가없이토큰증권취급가능 

▪ 장외거래소관련일반투자자거래한도(거래소별순매수액1억원) 설정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토큰증권 접목

https://www.fsc.go.kr/no010101/87838?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650&fileTy=ATTACH&file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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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SB, 국제감사기준 개정안 공개…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

대응해 ‘감사증거판단’ 및 ‘위험 기반 감사’ 프레임워크현대화

8월 5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위험 기반 감사 프레임워크를강화하고기술 발전에대응하기위해

3개 핵심 국제감사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n Auditing, ISA)의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실시함. 

이번개정은‘감사증거및 위험대응프로젝트’의일환으로추진되었으며, 개정대상기준서는다음과같음. 

▪ ISA 330 ‘평가된위험에대한감사인의대응(The Auditor’s Responses to Assessed Risks)’

▪ ISA 500 ‘감사증거(Audit Evidence)’

▪ ISA 520 ‘분석적절차(Analytical Procedures)’

ISA 500은 감사증거의충분성·적합성 판단기준(reference framework)을, ISA 330 및 520은 감사절차의

설계와수행과관련된기준을다루고있음. 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IAASB는 2026년 12월 15일까지의견수렴을진행할계획임. 

배경

▪ IAASB는 지난10여 년간변화하는환경에대응하고감사품질을강화하기위해국제감사기준의현대화를

추진해왔음. 

▪ 급격한기술발전과감사환경의변화로감사증거로이용할수 있는정보의양과성격, 그러한정보가

생성·입수되는방식등이크게변화함. 이에따라 ’24년 12월 IAASB는 3개 국제감사기준의동시개정을

추진하는프로젝트를승인함.

▪ 이번개정안은일관성있고높은품질의감사를제공하기위해원칙중심·위험기반감사프레임워크를명확히

하고, 변화하는재무보고및 기술환경에서급속하게변하는디지털혁신을반영하기위한방향으로마련됨.

1. 감사증거판단을위한포괄적체계마련 2. 감사인의전문가적의구심강화

▪ 기준서간원칙과개념의정합성을제고해일관성있는

감사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

▪ 감사증거입수·평가시와 중요왜곡표시위험(ROMM)에

대한대응시에유지해야할전문가적의구심강화

3. 중요왜곡표시발견을위한감사절차설계강화 4. 내부통제에대한감사인의업무명확화

▪ 효과적인실증절차의기반이되는원칙명확화

▪ 세부테스트및실증적분석절차의정의및 적용기준을

정비하여, 중요왜곡표시를효과적으로발견할수있는

감사절차의설계및수행을지원

▪ 통제테스트의범위를확대하고통제기반접근법의

적용을촉진

5. 기술발전을감사기준에반영

▪ 기술발전으로인해새로운도구를활용하여감사증거를입수하고평가하는경우에도원칙중심의요구사항이어떻게

적용되는지명확화

해외 일반1

https://www.iaasb.org/focus-areas/strengthening-risk-based-audit-framework-proposed-revisions-isa-330-isa-500-and-isa-520
https://www.iaasb.org/news-events/2026-08/iaasb-proposes-revisions-core-standards-enhance-risk-based-audit-framework-and-address-techn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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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간소화된지속가능성보고기준확정…기업보고부담완화

9월 21일 EU 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규제를 간소화하는 ‘옴니버스(Omnibus) I 패키지’에 따른 개정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과 소규모협력사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지못하도록명시한자발적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최종본을공표함. (본 뉴스레터 2026년6월호“EU 집행위, 간소화된지속가능성보고기준공식채택앞둬” 참고)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기준서는무엇을요구하는가?

− 데이터포인트축소: 기존ESRS 대비필수데이터포인트(data point)1 개수를60% 이상, 

전체데이터포인트개수를70% 이상줄임

▪ 기업별로무엇을보고할것인가? 

− 중요성평가(materiality assessment) 간소화: 무엇을보고해야하는지판단하는데

사용되는중요성평가에하향식(top-down) 접근방식을허용함. 즉, 해당기업이속한섹터, 

사업장이위치한지역, 전략·사업모델등의큰 틀에서볼 때 특정한ESG 이슈가중요성을

가지는지아닌지명확하다면추가적인세부평가없이결론을내릴수 있으며, 그러한

판단이명확하지않은경우에만해당이슈와관련된영향∙위험∙기회를개별적으로평가해

중요성을판단하도록함.

▪ 어떻게충실하게보여줄것인가?

− 공정한표시(fair presentation) 원칙명시: 지속가능성관련영향·위험·기회에관한중요한

정보를왜곡없이충실하고균형있게표현해야하며, 특히개별데이터포인트차원이

아니라보고서전체가전달하는정보가기업의중요한영향·위험·기회를공정하게나타내고

있는지고려해야함. 

▪ 보고부담이어떻게 완화되는가?

− 가치사슬관련지표작성시 실행가능성과데이터신뢰성등을고려해추정치또는

가치사슬내 거래상대방으로부터직접수집한정보를사용할수 있음.

− 중요영향·위험·기회식별, 가치사슬관련정보및 지표작성, 현재및 예상재무적영향보고

등에과도한비용이나노력없이확보할수 있는합리적이고뒷받침가능한정보를활용할

수 있음.

− 신뢰할만한데이터를과도한비용이나노력없이확보하기어려운경우해당지표의
보고범위(reporting boundary)2 일부에대해서만보고할수 있음.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적용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의무이행을 위한 ‘ESRS’ 개정

1  보고서양식에서하나의칸(cell)에들어가는값 1개

2 지속가능성정보를산정·보고할때 포함되는기업·사업활동등의범위

ESG·지속가능성2

≫ 다음 페이지에계속  

In Focu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601563&mkt_tok=MzA2LUJEVS01NjYAAAGkh651ss6LINs8PgjLyaem80U2rnoovQk2EeiRAyHroP-w8B5WyzY72yVT0_lENj91uk1UhaIUUTp2Oy6IrW2lWYPl8GFGJ5c-sb_5Jh8OQvgbjw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601563&mkt_tok=MzA2LUJEVS01NjYAAAGkh651ss6LINs8PgjLyaem80U2rnoovQk2EeiRAyHroP-w8B5WyzY72yVT0_lENj91uk1UhaIUUTp2Oy6IrW2lWYPl8GFGJ5c-sb_5Jh8OQvgbjwc
https://eur-lex.europa.eu/eli/reg_del/2026/1560/oj/eng
https://eur-lex.europa.eu/eli/reg_del/2026/1560/oj/eng
https://eur-lex.europa.eu/eli/reg_del/2026/1560/oj/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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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SRS는 11월 10일 발효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적용됨. 자발적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은9월 24일 이미발효되었으며, 가치사슬상한설정조항은개정ESRS와 동일한시점부터적용됨. 

▪ 기준구성: ‘기본모듈(Basic Module)’과 ‘종합모듈(Comprehensive Module)’로구성됨.

- 기본모듈: 가치사슬내 거래기업(대기업등)이 가장많이요구하는핵심지속가능성

지표에중점을둔 기본보고체계

- 종합모듈: 기본모듈을기반으로추가적인정보를제공하는모듈로, 은행, 투자자 및

가치사슬내 거래기업의추가적인정보요구에대응하기위한확장보고체계

▪ 가치사슬상한(Value Chain Cap) 설정: CSRD 적용대상기업이가치사슬내 협력사정보를

수집할때 전년도평균 종업원수가1000명 이하인협력사에는부속서II1에서정한범위를

초과하는자료를요구할수 없음

- 상한을초과하는정보를요청하는경우에는▲어떤정보가상한을초과하는지▲협력사가

해당정보제공을거부할법적권리가있음을고지해야함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비적용 기업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보고기준’ 제정

1   자발적지속가능성보고기준중정보요구상한에포함되는필수데이터포인트를명시한목록으로, 종업원수 10명이하와10명초과

기업을구분해정보항목을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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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품목 역외 생산자 위한 지침 발행…배출량 산정∙보고∙ 

검증법 등 설명

올해부터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됨에따라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산정∙보고∙검증 등 의무

이행을지원하기위한지침들이마련됨. EU 집행위원회는시멘트등 CBAM 규제대상품목의생산설비를EU 밖에서

운영하는‘EU 역외생산설비운영자’에 초점을맞춘일련의지침서를8월 14일 발표함. 같은달 24일에는배출량

검증기관과공인검증기관자격을부여하는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를위한지침서가이어서발간됨. 

역외생산설비운영자를위한지침서는다음과같음. 

CBAM 검증기관및 인정기구를위해 발행된지침서는 역외 생산설비배출량검증을위한 원칙 및 절차, 검증기관

자격요건과인정절차등을설명함. 우리나라검증기관들은직접인정기구에신청서를제출하거나, 인정을받은해외

검증기관과의업무협약을통해검증서비스를제공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현재까지발행된CBAM 관련모든규정과지침은공식 CBAM 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음.  

배경

▪ ’26년 1월부터EU 역외에서생산된CBAM 적용대상품목을수입하는업자에게는해당제품에내재된

탄소배출량1에상응하는CBAM 인증서구매·제출의무가부여됨. (본 뉴스레터2026년5월호“EU, ‘CBAM 인증서’ 가격첫

공개…’26년 1분기수입품탄소비용은톤당약 13만원” 및 2026년6월호“EU, 수입품탄소비용에서‘EU 역외기지불비용공제’ 기준구체화” 참고)

- 수입업자는당해연도수입품에대한인증서를구매해다음해 9월 30일까지제출해야하며, 인증서
수량은EU 배출권거래제(ETS) 무상할당분과EU 역외국가에서기부담한탄소비용등을반영해결정됨.   

▪ CBAM 신고서및인증서구매·제출의무는수입업자에게있으나, 이에따른비용이거래가격등을통해공급망에

반영될가능성이있음. 내재배출량산정시EU가정한기본값(default value)이아닌실제배출량정보를

사용하기로선택하는경우2, EU 역외생산설비운영자가공인검증기관의검증을받은배출량정보를제공해야함. 

구분 내용

지침1. CBAM 제도개괄 ▪ CBAM 관련기본개념과 EU 역외생산설비운영자의역할및책임등을개괄함

지침2. EU 역외생산설비

운영자를위한요약가이드

▪ EU 역외생산설비운영자를위해배출량모니터링계획수립및이행절차, 배출량정보
제공방법, 검증의무등을간략하게설명함

지침3. 내재배출량산출 ▪ 구체적인내재배출량산출방법과관련권고사항을제시함

지침 4. 무상할당분반영
▪ EU 역외생산설비운영자가EU ETS상무상할당분을산정해야하는의무3와산정방법

등에대해설명함

지침 5. 품목별지침
▪ CBAM이적용되는시멘트, 수소, 비료, 철강, 알루미늄, 전력각품목별생산공정및

가치사슬과배출량모니터링및보고시고려사항을설명하고, 배출량산출예시를제시함 

1 해당제품생산시배출된탄소총량으로, 직접배출량과간접배출량을모두포함함.
2 EU가발간한CBAM 관련Q&A에 따르면, 기본값에는실제배출량보다낮게산정되는위험을방지하기위해일정비율의가산율(mark-

up)이적용됨. 따라서 실제배출량을사용할수 있는경우에는대부분기본값보다실제값을사용하는것이유리함.
3 자신의설비가EU 내 위치한다고가정할경우해당생산공정에대해받을수 있었을배출권무상할당분을산정해야함. 예를들어EU 

시멘트회사들은 아직배출권무상할당을일부받고있는데, 수입된다는이유만으로한국산시멘트에EU산 시멘트보다더큰 탄소비용을
부과하면형평에맞지않으므로위의가정에서한국산시멘트가배당받을수 있었을무상할당분을CBAM 탄소비용에서경감시키기위함.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news/european-commission-publishes-series-guidance-documents-support-cbam-implementation-definitive-2026-08-14_en?mkt_tok=MzA2LUJEVS01NjYAAAGkJagHZdzIiyIb6By_BQlC6ZfIubNt9QC0ce5XvxKOBiM-cCGQQnVfN4SAHrE_gUbS8vcdzBX0g3w7QtlQ9X_t8WKHy3XJIW_gxAhRv4Od-Xph5cs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news/european-commission-publishes-guidance-cbam-verifiers-and-accreditation-bodies-2026-08-24_en?mkt_tok=MzA2LUJEVS01NjYAAAGkJagHZp8HKvRgrMG2jihCAdMjwPeOWu5-UlRuDrEw4nH6_b-2d7HsPdiNgZJzf_xkavAQxXdJkjHvvrO2Mh8jfjal15abjRWwD64SJgQJU0gjZ7Q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document/download/030fe146-38e5-46b8-82b5-5f72da089a7b_en?filename=GUIDANCE%20ON%20CBAM%20VERIFICATION%20AND%20ACCREDITATION%20FOR%20VERIFIERS%20AND%20NATIONAL%20ACCREDITATION%20BODIES.pdf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6-08/Guidance%20No.%201%20-%20Introduction%20to%20CBAM%20concepts.pdf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6-08/Guidance%20No.%201%20-%20Introduction%20to%20CBAM%20concepts.pdf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6-08/Guidance%20No.%202%20-%20Quick%20guide%20for%20non-EU%20operators%20on%20CBAM%20implementation.pdf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6-08/Guidance%20No.%202%20-%20Quick%20guide%20for%20non-EU%20operators%20on%20CBAM%20implementation.pdf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6-08/Guidance%20No.%203%20-%20CBAM%20methods%20for%20the%20calculation%20of%20emissions%20embedded%20in%20goods.pdf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6-08/Guidance%20No.%203%20-%20CBAM%20methods%20for%20the%20calculation%20of%20emissions%20embedded%20in%20goods.pdf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6-08/Guidance%20No.%204%20-%20CBAM%20calculation%20of%20the%20free%20allocation%20adjustment%20to%20the%20number%20of%20CBAM%20certificates%20to%20be%20surrendered.pdf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6-08/Guidance%20No.%204%20-%20CBAM%20calculation%20of%20the%20free%20allocation%20adjustment%20to%20the%20number%20of%20CBAM%20certificates%20to%20be%20surrendered.pdf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document/f87a2022-9dcb-45cb-a415-4c460e5ad672_en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document/04ceca3b-466e-4ed9-a1a5-a47c2e5e5be0_en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document/8fd0542b-e67d-4183-bb20-a19de510f53c_en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document/3eb64513-8255-4c71-875a-bd0a8c7ff772_en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document/590e983b-c937-41ea-bb9f-810c29e70e1e_en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document/c37ce5ea-0355-484b-a14f-e582aa994280_en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document/download/013fa763-5dce-4726-a204-69fec04d5ce2_en&pk_campaign=PaidBoosting&pk_source=linkedin&pk_medium=static&pk_keyword=march&pk_content=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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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제품 제조사 사이버보안규제 본격화…EU 역외 기업도

중대 보안사고인지하면24시간 내 보고해야

EU 시장에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들은 9월 11일부터 자사 제품의 취약점이 악용됐거나 중대

사이버보안사고가발생했다는사실을인지한경우, 24시간내 EU 감독당국에최초보고하고72시간내 시정조치

내역을포함한본 보고를 이행해야함. 이러한보고의무는EU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CRA)에

따른것으로, 2027년 12월 11일부터는그 밖의모든사이버보안의무도함께준수해야함.  

CRA상제조업체가준수해야하는의무는다음과같음.

▪ 취약점이실제로악용되었거나중대사이버보안사고가발생한것을인지한경우, 지체없이관할당국에보고

 

 

사이버복원력법(CRA)이란?

▪ CRA는 EU 시장에디지털요소가포함된제품을판매하는제조업체가제품설계부터유지∙보수까지전체

생애주기에걸쳐사이버보안요구사항을준수하도록의무화함. 

- 스마트기기, IoT 제품, 모바일앱, 컴퓨터프로그램등 다른기기나네트워크에연결가능한모든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적용되며, EU 역내기업뿐아니라EU에 제품을수출하는역외기업도준수의무가있음.

- 제품이모든CRA 요구사항에부합하는지확인하는적합성평가를거쳐야만EU 시장에판매될수 있는데,

품목대부분은제조업체가부합여부를자체평가할수 있으나 사이버보안상중요한일부품목(예: 

안티바이러스소프트웨어, 네트워크관리시스템)은 EU가 인정하는기술표준을적용해자체평가하거나

공인된제3자의평가를받아야함.

▪ CRA는 ’24년 12월 발효되었으나, 기업들의준비기간을고려해올해부터단계적으로시행됨. 

1. ’26.9.11.부터: 보고 의무

취약점
악용 사례

발생

인지 후 24시간 이내

조기경보통지

▪ 실제로악용되고있는취약점이
있다는사실

▪ 해당제품이공급된EU 회원국

인지 후 72시간 이내

취약점통지

▪ 해당제품에대한일반적정보

▪ 악용행위및 취약점의성격

▪ 제조사가취한시정∙완화조치

▪ 사용자가취할수 있는조치

시정∙완화 조치가마련된날로부터
14일 이내

최종 보고서

▪ 취약점관련설명(심각도·영향 등) 

▪ 악의적행위자관련정보

▪ 제조사가실시한보안업데이트또는
기타조치세부내용

중대
보안사고

발생

인지 후 24시간 이내

조기경보통지

▪ 중대한보안사고발생사실

▪ 불법적·악의적행위로인한
사고로의심되는지여부

▪ 해당제품이공급된EU 회원국

인지 후 72시간 이내

사고 통지

▪ 사고성격에대한일반적정보

▪ 사고에대한초기평가

▪ 제조사가취한시정∙완화조치

▪ 사용자가취할수 있는조치

사고 통지 후 1개월 이내

최종 보고서

▪ 사고관련설명(심각도·영향등)

▪ 사고를촉발한위협의유형또는근본
원인

▪ 제조사가실시했거나진행중인조치

≫ 다음 페이지에계속  

In Focus

3 기술·디지털

https://eur-lex.europa.eu/EN/legal-content/summary/horizontal-cybersecurity-requirements-for-products-with-digital-elements-cyber-resilience-ac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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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제품의예상사용기간을반영한지원기간동안보안업데이트를제공해야함. 

제조업체가사이버보안의무를위반할경우, 최대 1500만 유로(약 225억원)와 글로벌연매출의2.5% 중 더 큰

금액에해당하는과징금이부과될수 있음. 또한 시장 출시를제한∙금지하거나, 시장에유통 중인 제품 회수 또는

소비자에게판매된제품의리콜명령도가능함.  

21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10월호

▪ 제품설계·개발단계부터사이버보안내재화: 안전한기본값설정, 암호화, 접근통제메커니즘등

▪ 위험평가및 완화조치시행: 제품위험평가를실시해그 결과를제품의설계·개발·생산·유지보수
등에반영하고, 생애주기전반에걸쳐취약점을파악해이를완화하기위한조치를시행

▪ 투명성의무: ▲사이버보안기능▲안전한설치, 설정및 사용방법▲취약점발견시 사용자가

제조업체에신고하는방법▲CRA 요구사항에모두부합한다는내용의적합성선언등을문서화

2. ’27.12.11.부터: 주요 사이버보안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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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챗GPT·레딧·로블록스에 정기적 위험평가·보고 요구…디지털

서비스법상 ‘초대형 서비스’ 지정

8월 31일 EU 집행위원회가 챗GPT,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를

디지털서비스법(DSA)¹에 따라 가장 엄격한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 및 초대형

온라인플랫폼(VLOP)으로각각지정했다고밝힘.

이번 지정에따라 챗GPT, 레딧, 로블록스는DSA상 VLOP 및 VLOSE에 적용되는추가 의무를2027년 1월까지

이행해야함. 주요의무는아래와같음.

VLOP 및 VLOSE는 또한 DSA 의무 준수 전반에 대해 최소 연 1회 독립적인제3자로부터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의이행 현황을 보고해야함. EU 집행위의직접 감독 대상이 되며, 의무 미이행 시

제재를받을수 있음.  

배경

▪ ’22년 11월 디지털서비스법발효이후, EU는 디지털서비스의안전성과투명성강화를위해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의규모에따라차등규제를적용해왔음. (본 뉴스레터 2025년1월호“EU, 디지털서비스법에따른초대형플랫폼의

위험평가·감사보고서최초공개안내” 및 2026년3월호“EU, 챗GPT ‘초대형플랫폼∙검색엔진’ 지정추진…AI법에더해디지털서비스법으로도규제방침” 참고) 

▪ 챗GPT, 레딧, 로블록스는EU 내 월평균이용자수가지정기준인4500만 명 이상이라고신고했으며, 

집행위는다음과 같은각 서비스의성격을고려해각각VLOSE와 VLOP로지정함.

- 챗GPT (VLOSE): 이용자의질의에응답하는과정에서웹 검색도수행하는AI 기반하이브리드서비스

- 레딧, 로블록스(VLOP): 각각토론과게임중심의서비스로, 이용자가이들서비스를통해제3자

콘텐츠를대중에유포할수 있음

▪ 이들 3개 서비스에는지정이전부터온라인플랫폼과검색엔진에적용되는일반적인주의의무(due diligence 

obligations)²가적용되어왔으며, 이번지정으로VLOP/VLOSE에 대한추가의무가더해짐.

▪ 대상위험유형: 해당서비스나알고리즘으로인한▲불법콘텐츠확산▲미성년자, 이용자의

신체·정신적건강, 기본권, 선거절차및 공공안전에미치는부정적영향과관련된위험을

평가하고완화해야함.

▪ 평가주기: 최소연 1회 실시해야하며, 위험수준에영향을미칠수 있는새로운기능을도입하기

전에도위험평가를실시해야함.

▪ 보고·공개: 위험평가및 완화조치관련보고서를EU 집행위와본사또는유럽법인이설립된

국가의관할당국에제출하고매년공개해야함

플랫폼 구조로 인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평가·완화

1    EU 내모든온라인플랫폼(소셜미디어, 마켓플레이스등)이불법콘텐츠·유해알고리즘·온라인광고·사용자보호문제를책임지고
관리하도록만든온라인안전·책임규제법

2   온라인플랫폼/검색엔진이기본적으로준수해야하는신고·조치, 투명성, 이용자보호등기본의무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1772?mkt_tok=MzA2LUJEVS01NjYAAAGkGzH5GBkkiU6LaRMgveaSrGH5c7iusjmw-i5MJAoM_X_Ekx1AcpWMBUXhIYPc4JsndfxN-WZksW66RUWb7guZsbZZez4nr2t4IkAgwJAjnShGu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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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3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추진…전 세계적 아동 SNS 규제

흐름 동참

EU가 27개 회원국전역에서13세 미만아동의소셜미디어(SNS) 이용을금지하는입법에본격착수함. 

9월 17일 EU 집행위원회는SNS 연령 제한을도입하고, SNS뿐만 아니라다양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설계

단계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도록하는 ‘EU 키즈법안(EU Keeping Internet Digital Spaces 

Accountable and Trustworthy, KIDS Act)’을 발표함. 법안은 EU 의회 및 이사회가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수정·채택할예정임. 

  

 

EU 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법의적용을받는온라인서비스들은인증된수단을활용해이용자연령을확인해야하며, 기존계정도규정적용

후 6개월이내에연령을확인해15세 미만계정은비활성화해야함. 

또한앱스토어는모든앱에연령등급을부여하고, 아동이연령에적합하지않은앱에접근하거나구매하지못하게

해야함. 

  

주요국 SNS 규제 현황

▪ 아동의온라인안전강화에앞장서고있는호주는’25년 12월부터세계최초로모든16세 미만아동의SNS 

이용을전면금지함. (본 뉴스레터 2026년1월호“호주, 16세미만SNS 이용전면금지…EU 등 전 세계적으로SNS 연령제한도입움직임확산” 참고) 

▪ 이후전 세계주요국들이미성년자의디지털접근제한흐름에동참하고있음. 

- 영국은이르면’27년부터16세 미만아동의SNS 이용을금지하고, 온라인서비스내 아동에게유해한

특정기능에대한제한조치를도입할예정임. (본뉴스레터 2026년7월호“영국, 16세미만SNS 이용금지이르면’27년 시행…SNS  

아닌서비스도유해기능은별도규제” 참고) 

- 아시아에서는말레이시아가’26년부터16세 미만아동의SNS 계정개설∙이용을금지하고있으며, 중국은

스마트기기, 앱스토어등 앱 배포플랫폼에‘미성년자모드’를도입해이용시간제한등을시행하고있음. 

13세 미만
SNS 이용금지

▪ SNS 계정개설·이용불가

13~14세
미니계정(mini account)

▪ 보호자계정을통해서만‘미니계정’ 개설가능→ 

보호자가이용시간, 연락상대등 제한

15세 이상
독립계정개설가능

▪ 본인명의계정개설가능

1. SNS 연령 제한 

≫ 다음 페이지에계속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1890?mkt_tok=MzA2LUJEVS01NjYAAAGkY1QHb--Rhd4Mf7fERvoiKOddFynjmogNfSetpckIg8qjaaI6ESwkeHTSxsgw4mBx-3dIcKoUzsBzHakjVVtSPB8nFQ6aVyKpfDp9vNf7_4ntj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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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더불어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온라인플랫폼(VLOP)에 해당하는업체는자사서비스가안전성보장

규정에부합함을입증해야함. (본 뉴스레터 2025년 1월호“EU, 디지털서비스법에따른초대형플랫폼의위험평가·감사보고서최초공개안내” 참고) 즉, 

새로운서비스, 기능 등을 도입할때 EU 집행위와독립적인감사인에게의무 준수 계획을제출해평가를받아야

하며, 집행위는감사보고서에기반해계획에미비점이있을경우해당업체에자체시정방안을마련해제출하도록

요청할수 있음.

우리나라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14세 미만아동의SNS 가입을제한하는방안등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계류 중인 8개 법안들을중심으로가입 연령 제한, 부모 동의, 알고리즘규제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면서구체적인규제기준을마련할예정임.      

▪ 적용대상: 18세 미만아동및 청소년에게SNS, 동영상공유, 온라인게임, AI 컴패니언

(companion)1 및 챗봇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

▪ 주요의무 

- 중독적설계금지: ▲이용자가페이지하단에도달하면새데이터가자동으로로딩되는‘무한

스크롤’ ▲재접속을유도하기위한알림▲불특정다수대상콘텐츠게시를유도하는보상등금지

- 추천시스템변경: ▲이용자행동에기반한개인화기능은기본설정값으로 비활성화▲추천

알고리즘을통해유해콘텐츠에연속노출되는현상방지등의무화

- 낯선사람의접근제한기능: 사전승인없이메시지를보내거나동의없이그룹에추가하는등

일방적접근을방지하는기능 의무화

- AI 컴패니언및챗봇관련보호조치: 정서적의존을유발할수있는방식으로인간관계를

모방하는것을금지하는등보호조치의무화

2. ‘설계 단계부터안전성 보장(safety-by-design)’ 의무화

1   반복적·지속적대화를통해인간과친구처럼사회적상호작용이가능한AI 시스템을뜻함.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9/24/20260924500008


03

주목할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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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AI sovereignty in practice – emerging public policy 

approaches

EY가 각국 정부가 AI 가치사슬전반에 걸쳐 어떤 정책적 선택을 통해 ‘AI

주권(AI sovereignty)’을 구현하고있는지분석한 보고서를발간함. 보고서는

AI 주권을 “정부 또는 기업이 데이터, 인프라, 거버넌스등 핵심 AI 역량에

대해 실질적인 주도권 또는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안보 강화, 국내 역량

구축∙보호, 선택권확대, 경제적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할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 

각국의관련정책동향을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AI 가치사슬의핵심영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해외 기업과 국가 간

협력에의존할수밖에없는 상황으로 분석됨. 이에 대부분의국가는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하기보다 어떤 의존성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완화할지

절충하는전략을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특히, AI 주권전략을추진하는과정에서▲단기적기술접근성과장기적역량

구축 ▲통제력 확보와 규모의 경제 ▲특정 분야 전문화와범용 역량 확보

사이의균형이주요 과제로부상하고있다고분석함. 또한 자유무역기반의

개방형 모델부터국내 AI 인프라 구축을 중시하는자립형 모델까지다양한

정책접근이나타나고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정책목표와산업특성에따라

여러방식을혼합해활용하고있는것으로분석함.

보고서는 정책입안자가 AI 가치사슬 전반의 의존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위험요인과 성장 목표에 맞춰 정책 개입을 설계하는한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협력하는것이중요하다고제언함. 아울러기업은 국가별AI 정책

및 규제 요구사항변화에 대응하고 의존 관계를 모니터링하면서 시장별로

운영모델을선제적으로 조정할필요가있다고강조함.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gl/noindex/documents/ey-gl-ai-sovereignty-in-practice-09-2026.pdf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gl/noindex/documents/ey-gl-ai-sovereignty-in-practice-09-2026.pdf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gl/noindex/documents/ey-gl-ai-sovereignty-in-practice-09-2026.pdf
https://www.ey.com/content/dam/ey-unified-site/ey-com/en-gl/noindex/documents/ey-gl-ai-sovereignty-in-practice-09-2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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